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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대화의 진전

문제의 제기

- 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사회적 합의가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 사회적 대화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 사회적 합의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외자와 노사관계의 측면/사회통합의 측면

- 우리나라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아일랜드의 비약적 경제성장

- 아일랜드는 1 9 8 7년 제1차 사회적 협약의 체결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켈틱 호랑이’라 불림.

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3.
자주：* 1999~2001.

<표 1 > 실질 GDP 및 고용의 성장( 1 9 7 0 ~ 2 0 0 2 )

단위：%

1 9 7 0 ~ 7 9 1 9 8 0 ~ 8 5 1 9 8 6 ~ 8 8 1 9 8 9 ~ 9 1 1 9 9 2 ~ 9 4 1 9 9 5 ~ 9 8 1 9 9 9 ~ 2 0 0 2

실질

G D P

아일랜드 4 . 9 2 . 7 3 . 2 5 . 2 4 . 5 9 . 4 8 . 3

E U 3 . 2 2 . 3 3 . 3 2 . 7 1 . 1 2 . 4 2 . 2

고용

증가율

아일랜드 0 . 7 - 1 . 0 0 . 3 1 . 3 1 . 8 4 . 5 2 . 3 *

E U 0 . 2 - 0 . 2 1 . 2 1 . 1 - 1 . 2 0 . 6 1 .3



2

·1인당 국민소득：3만 3 , 7 0 0달러(2002), 실업률：4 . 2 % ( 2 0 0 2 )

-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외자( F D I )의 적극적인 유치와 이를

뒷받침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음(외자주도적 수출지향전

략의 추구) .

·외자의 유치( 2 0 0 2 )：G D P의 1 4 . 1 %에 이르는 1 9 0억 달러를

유치하여 총외자유치액은 1 , 4 0 0억 달러에 이름.

- 외자유치정책

·지리적 요인(유럽의 관문) 및 문화적 유사성(영어사용권) ,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의 존재

·외자에 대한 현금보조금(cash grant)의 지원, 경제자유구역

의 설립

·법인세의 인하( 2 0 0 2년까지 10%, 이후 1 2 . 5 % )

·산업개발청( I D A )의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의 추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임금인상의 자제 및 노사안정의 실현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표 2 > 외자의 진출현황

단위：백만 달러, %

1 9 9 0 ~ 9 5
(연평균)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1

FDI 유출입
FDI 유입 1,139 2,618 2,743 11,035 14,929 24,117 9,775 

FDI 유출 375 727 1,008 3,906 4,267 3,973 5 , 3 9 6

F D I가 총고정자본형성

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입 F D I 1 2 . 8 1 9 . 2 1 7 . 0 5 8 . 4 6 7 . 0 1 0 7 . 1

유출 F D I 4 . 0 5 . 3 6 . 2 2 0 . 7 1 9 . 2 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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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의 전개

- 1 9 8 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정

부재정적자의 누적 등)를 배경으로 1 9 8 7년 제1차 협약인‘국

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이 성립되었음. 그 이후 매 3년마다 사회협약을 추진하여

2 0 0 3년에는 제6차 협약인‘지속가능한 진보’( S u s t a i n a b l e

P r o g r e s s )에 합의하였음.

-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대화는 전국경제사회포럼( N E S F )에서

이루어지는데 N E S F는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적 폐쇄

(social closure)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경제단체 및 노동조합

외에도 정당(국회), 농민단체와 장애인·실업자·여성 등 각

종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킴.

- 사회적 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상승률의 완화 및 세금감면,

고용창출과 장기실업의 해소였음. 사회적 합의가 진전됨에

따라 합의의 내용은 경제 위기의 극복과 성장, 경쟁력의 강

화와 더불어 확대되는 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고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음.

세계화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의 의의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행과정에서 대응방안은‘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추진’과‘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이라는 두 가지

방법밖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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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추진은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더불어 결

과적으로 소득격차의 심화와 빈곤층 증대 등의 부작용을 낳

을 우려가 큼. 반면‘합의를 통한 세계화’(negotiated globali-

zation) 전략은 세계화에 대한 연착륙은 물론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규제된 세계화’(regulated globlaization)의실현) .

- 또한 아일랜드의 경험은 사회적 합의를 거칠 때 외자유치와

관련한‘국가간 규제 완화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다른 조건이 같다면’

(all else is same) 노동과 관련된 변수가 외자유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

사회적 대화의 전제조건

- 사회적 대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화된 노동조합

조직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일랜드의 경험

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중요한 성립조건은 노동조합의 위기의식과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의 결과임. 아일랜드의 경우 노동조합은

4 0 %대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으나 작업장 조직이 강력하여

분권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조직

률의 감소와 정부의 일방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구에 따

른 정치적 압박 및 사회적인 소외에 대한 우려와 내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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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도부는 사회적 합의방식을

선택하였음.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 노사정위원회는 1 9 9 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이래 파행적인 운

영을 면치 못하고 있음. 그러나 분권화되고 파편화된 노조 조

직구조에서도 사회적 대화는 가능하며 여기에는 노조지도부

의 전략적인 선택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최초의 대화 아젠다를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

게 대립되는 노사관계적인 이슈보다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한 사회적 이슈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임

(예：일자리의 창출). 또한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 1 1 % )을 감안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의 조직구성을 확

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사관계 측면에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은 산업별 및 기업

별 교섭구조와 결합하여‘중층적 교섭구조’로 이행하는 계

기가 될 것임(‘조정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

의 실현) .

- 결론적으로‘동북아 중심경제’의 실현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태적인 가치

규범이자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기도 함.



6



I. 들어가는 말

참여정부의 출범이래 노사갈등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

서‘뜨거운 감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과 통합을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효율이라

는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 향상과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목표로

‘노동개혁 선진화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상품, 서비스, 노동 및 자본의 단일시장화를 의미하는 세계

화( g l o b a l i z a t i o n )가 진전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노사관계의 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즉 한국의 갈등적인 노사관계가 높은

임금 및 경직된 노동시장과 더불어‘세계화의 엔진’(Elgar et al.,

1 9 9 9 )이라 불리는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다

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그 정의 자체부터가 모호한 실정이

다.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에 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를 신자유주의의 확

산과정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계화가 통제받지 않는 권

력의 집중과 민주주의의 쇠퇴, 노동조합의 약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증대, 그리고 생태환경의 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L e i s i n k ,

1999). 다른 그룹은 세계화, 즉 시장을 통한 개방은 효율성의 제고

Ⅰ. 들어가는 말 7



는 물론 노동자의 생활수준 및 복지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하

고 있기도 하다(World Bank, 1995).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세계화의 대응방안에서의 차이로 이어진다. 전자가 세계화

에 대한 통제( c o n t r o l )를 강조하는 데 반해 후자는 세계화에 대한

적응( a d a p t a t i o n )을 강조한다.

실제로 세계화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외양을 띰으로써 노동조

합과 끊임없이 긴장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세계화의 과

정에서 노동조합은‘초대받지 않은 손님’내지는‘부차적인 당사

자’(junior partner)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을 일

방적으로‘반노동적’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결정주의나 수렴주의의

오류일 수 있다(Waddington, 1999; Guillen, 2001). 세계화라는동일

한 압력하에서도 각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

이다(Ferner et al., 1998). 즉세계화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국민국가

(nation state)의 정치적 대응방식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제

도적 세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강력한 사회세력

의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채택하는 세계화의 대응양식

은 세계화의 지형형성에 커다란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 글은 아일랜드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따른 노사관계

의 변화를 사회적 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아일

랜드 노사관계는 노사대립과 자율( v o l u n t a r i s m )을 주요한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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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앵글로 색슨적인 다원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 모형

(corporatist model)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벗어나 참여민주주의를 실험한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체제를 바탕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을 경제발전의 동력

으로 삼음으로써 성공적으로‘세계화 전략’을 달성하였다고 평가

되기도 한다.1 ) 즉 아일랜드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1 9 9 0년대말 재

정위기로 인해 한계를 드러낸 동아시아의‘관료적인 개발국가’

(bureaucratic developmental state：B D S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패

러다임으로‘유연한 개발국가’(flexible developmental state：F D S )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O’Riain, 2000; 신동면, 2003).2 ) 이러

한 노사자율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의 이행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자의 유치 등은 참여를 통한 노사안정 및‘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도 커다란 시

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결론적으로 이 글은 아일랜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를 통해 세계화에 대응함으로써 ‘규제된 세계화’( r e g u l a t e d

g l o b a l i z a t i o n )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 U N C T A D가 개발한 초국제화지수(transnationality index)에서 아일랜드는 선진국

중 벨기에·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인 3 5 . 7을 기록하고 있다(UNCTAD, 2002).

2) 특히 O’R i a i n ( 2 0 0 0：1 5 8 )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로 인해 급변하는 정보산업과 분권화된 후기 포드주의 산업구조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FDS 모델은 후기 포드주의적인 생산

및 혁신을 지향하고 외자를 유치하여 국내외의 기술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결

합시킴으로써 세계화의 시대에 새로운 개발모델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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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①세계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의는 무

엇인가? ②사회적 대화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③사회적 합의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④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세계화와

노동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논쟁적인 세계화

의 정의뿐 아니라 세계화, 특히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미치는 노

동의 효과 및 대안으로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의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아일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정과 노사관계의 개

황을 살펴본 다음 제Ⅳ장에서는 사회적 합의의 전개과정과 사회적

합의구조를 설명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효과를 사회통합( s o c i a l

i n c l u s i o n )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논의의 요약

과 더불어 아일랜드의 경험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는 함의를 소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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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세계화와 노사관계

1. ‘만들어가는 세계화’

세계화란 말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낯설다는 느낌이 없이 들

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정의는 여

전히 모호하며 동시에 논쟁적이다(Rowley et al., 2000:1). 일반적

으로 세계화는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통한 국가간 상호

의존( i n t e r d e p e n d e n c e )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생산과 거래 및

자본의 흐름이 국경을 넘어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인 것

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생산기술의 발달-생산의 분할-과 더

불어 지구촌을 가능케 한 교통·통신의 발달이 자리잡고 있다.3 )

또한 이러한 세계화는 한 걸음 나아가 경제관계에 대한 시장적 규

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신자유주의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로지칭되기도 한다.

세계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에 집착함

으로써 세계화에 따른 결정주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해석을 부

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Waddington, 1999). 즉 이러한 주장

3)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U N C T A D ( 2 0 0 2 )는 이를‘거리의 소멸’(the death of

d i s t a n c e )이라고 부른다.



은 세계화를 단일성(uniformity), 수렴성(convergence) 및 표준화

( s t a n d a r d i z a t i o n )의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노동의 약

화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국가의 종언’을 피할 수 없는 현

상으로 본다. 그리하여 세계화의 과정에서 노동과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먼저 노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적인 사회세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세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지

만 방해하기도 하며 다양한 타협을 낳기도 한다. 특히 Harrod 등

( 2 0 0 2 )은 증대되는 경제적 통합이라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압력

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노사관계 시스템은 다르게 반응하며 이는

사전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과정이 노사관계 시스템을 단일하고도 동일하게 수렴

시키는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그 결과 세계화의 형태 또한 나라마

다 다른 모습을 띤다는 것이다.

세계화의 지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더욱 절대

적이다. 많은 학자들은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의 발전에 따라 국

가의 역할은 소멸하여간다고 주장한다(Ohmae, 1995; Rowley et

al., 2000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W a d d i n g t o n ( 1 9 9 9 )은 다국적 기업

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본(footloose capital)이라는 가정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본은 특정한 국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는 여전히 규제를 선도하거나 강화할 기회를 갖고 있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자에 대해 재정적인 유인을 제공하거나

1 2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숙련 노동력의 양성, 대학 및 R & D

센터의 기반설치 등은 곧바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

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사회적 규제는 특

징적으로 국민국가를 통해 조직된다. 다국적 기업이 무국적 기업

이 아니듯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가가‘속빈 강정’(empty shell)도

아니다(Elgar et al., 1999; Leisink, 1999). 또한많은 국제기구가 국

민국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그것 또한 옳은 견

해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기구라고는 하나 그것이 국민국가를

규율할 수 있는 초국가적(supranational) 기구가 아니라 정부간

(intergovernmental) 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W a d d i n g t o n ,

1999). Guillen 등( 2 0 0 1 )도 사회경제적 시스템에서 수렴현상이 나타

나지 않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에 주목한다.

즉 각국의 다양한 국가경제발전 전략과 이행이 다양한 형태의 세

계화를 낳는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경제적인 현상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인 현상이며 결

과적으로는 의사결정권자들의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 d e r ,

2 0 0 2：183). 세계화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스를 수

없는 운동이다. 그러나 한 사회안에서 세계화는 사회적인 주체의

대응양식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세계

화는‘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면서 동시에‘만들어가는 현상’이라

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결과를 마치 점쟁이가 신주풀이하듯 숙

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Ⅱ. 세계화와 노사관계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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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국적 기업과 노사관계

세계화와 노동의 관계는 노동조합이 주체의 하나로 참여함으로

써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세계화의‘핵심적인 전달

벨트’(Eaton, 2000)라고 불리는 다국적 기업과 노동의 관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갈등적인 노사관계 및 고임금, 그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이 외

국인 투자의 격감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노동문제가 F D I의 결정요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대표적

인 주장은 신국제분업이론이다. 이 이론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동기

는 노동비용 격차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에

따르면 자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수준과 낮은 자본-산출비율

(capital-output ratio)을 지닌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나라에서는 투자의 한계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풍부한 나라와 자본

이 빈약한 나라 사이의 자본수익률이 균등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유리한 투자환경을 찾아 각국을 돌며

임금 및 근로조건, 그리고 노동조합의 상태를 점검한다.4 ) 이에 따

라 각국은 낮은 임금과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의 약화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 즉‘아래를 향한 경쟁’(the race to the bottom)을 벌

4) 이를 S t r e e c k ( 1 9 9 9 )은 다국적 기업의‘체제선별작업’(regime shopping)이라고 부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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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는 것이다.5 ) 노동시장에서는 해고가 용이해지고 비정규직이 증

가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단체교

섭은 분권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표적인 본보기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모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전개되고 있다. 대

부분의 F D I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극히 일부가 개도국으

로 이전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F D I의 3 / 4은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른바 삼각동맹( t r i a d )이라 불리는 미국, 유

럽연합 및 일본에 60% 가까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개도국을 향한 F D I의 비율은 20~30% 수준이며 그나마 이조차 소

수의 몇 개국-홍콩, 중국,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및 한국-에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다(UNCTAD, 2002; Koehler, 2003).

결과적으로 국제분업이론은 투자의 입지로서 값싼 노동을 지나

치게 강조함으로써 투자의 결정에서 고려되는 다른 많은 항목들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Harrod et al., 2002).

예를 들어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노동비용에 관심을 가지겠지만 자

본집약적인 산업은 투자에 따른 위험(investment risk)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공

되는 인프라나 R & D에 대한 지원 등도 투자대상국을 결정짓는 주

요한 변수이며 동시에 시장 및 기술지향적인 투자동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예를 들어 U N C T A D ( 2 0 0 2 )는 외자의 성격을

5) 이러한 외자유치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노동에 대한 규제완화로 나타나며

이를 O’B r i a n ( 2 0 0 2：2 2 2 )은‘규제완화를 위한 국제미인대회’(deregulation beauty

c o n t e s t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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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향형, 자원/자산 지향형 및 효율지향형 투자로 나누면서 동

시에 경제적·정치적 안정성과 같은 정책틀과 외자촉진정책과 같

은 사업편의적 요인(business facilitation)을 외자의 중요한 결정요

인으로 든다( <그림 Ⅱ-1> 참고) .6 ) 따라서 C o o k e ( 2 0 0 3：6 9 )가 말하

듯이“다른 조건이 같다면”(all else is the same) 노동과 관련된 변

수가 F D I의 투자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노동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면 구체적으

로는 어떤 변수에 민감한 것일까? 고임금, 기업별 단체교섭구조

(임금결정 시스템), 경직적인 노동시장,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이

F D I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다양하게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C o o k e ( 2 0 0 3 )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전국적 또는 산업 차원에서의 임금결정 시스템을 지녔거나 전환배

치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노조가 높은 수준의 조직률을 가졌

거나 잦은 단체행동을 보이는 경우 투자를 꺼린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Kleiner 등( 2 0 0 3 )은 다국적 기업은 개별적인 노동변수가 아니

라 노사관계 시스템이 전체로서 주는 인상을 바탕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에 대

해 미국은 유럽연합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나타난다. 노조 조

6) 실제로 산자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투

자결정요인(강점)으로서는 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 우수인력 및 기술력 그리고

아시아시장 진출거점 확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약점으로서는 노사문제,

고비용과 행정규제 그리고 북핵문제 순으로 지적되고 있다(동북아경제중심추진

위원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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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률,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단체행동의 건수(손실일수), 단체교섭

의 집중도 및 노조대표의 참여 측면에서 미국이 뒤떨어지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해고의 자유나 임시직의 채용, 노동시간이나 정

부의 간섭 측면에서도 미국이 유리하다. 따라서 미국자본의 유럽

진출보다는 미국으로 진출하는 유럽자본의 비중이 클 것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림Ⅱ- 1 > 자본진출국의 FDI 결정요인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2 4 .

F D I를 위한 정책틀

·경제·정치·사회적 안정
·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외국자회사 처리기준
·시장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정책
(특히 경쟁 및 M&A 정책)

·F D I에 관한 국제협약
·민영화정책
·무역정책(관세 및 비관세장벽) 및
·F D I정책의 일관성
·조세정책

시장지향적 F D I

·시장규모 및 1인당 국민소득
·시장성장률
·지역 및 세계시장 접근성
·국가별 특수한 소비자 선호
·시장 구조

자원/자산 지향형 F D I

·천연자원
·저임금 비숙련 노동
·숙련노동
·기술적, 혁신적 기타 창출된
자산(예：상표) 및 개인, 기
업에 체화된 자산

·물리적 인프라(항구, 도로, 전
력, 통신 등)

효율지향형 F D I

·인력자원의 생산성을 감안한
자원 및 자산비용이 자원/자
산 지향형보다 낮을 것

·기타 투입비용(투자국과 진
출국 사이, 그리고 투자진출
국 내에서의 교통, 통신비용
및 기타 중간재 비용)

·지역별 기업네트워크를 설립
하기 위한 지역경제협정

사업편의적 요인

·투자촉진책
(이미지 빌딩과 투자창출 활동 그리
고 투자용이 서비스)

·투자인센티브

·hassle 비용(부패, 행정효율 등과 관
련된 비용) 그리고 사회적 생활 시설
(언어학교, 삶의 질 등)

·투자후 서비스

자본진출국의 FDI 결정요인

경제적 결정요인들



결론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노동조건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노동만을 유일한 변수로 보아 값싸

고 유순한 노동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편견

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동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의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단위노동비용의 우위가 클수록, 국가에 의한 노동규제가 적을수록,

그리고 노조의 조직률이 낮고 단체교섭이 분권화되어 있을수록 다

국적 기업의 유치에 유리하다고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보고되고

있다(Cooke, 2003).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노조는 어떻게 대응할까? 다음 장에서는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계화의 연착륙, 즉‘규제된 세계화’라

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세계화와 사회적 합의

1 9 9 8년 1월, IMF 경제위기의 극복을 목표로 노사정위원회가 발

족한 이래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은 한편으로는 양대 노총의

거듭된 탈퇴와 불참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학계에

서의 논란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긴 동면기에 접어들고 있어 노사정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론적으

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들러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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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998；김세균, 1998；김성구, 1998)라는 주장에서부터‘한국

의 노동정치와 노사관계 패러다임에 대한 일대 전환의 시도’(김장

호, 2000：1 8 8 )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주체들이 노사정위원회가 상징하는‘사회적 대화’를 추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의 취약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변화를 추동해나갈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먼저 사

용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산비용의 절감과 생산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 특히 경제 및 사회

의 발전과정에서 증대되는 불확실성은 세계화의 명백한 특징을

이룬다. 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격화는 신기술 및 신상품의 개발

을 강요함으로써 시장자체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따라서 세계화된

시대의 기업경영은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전세

계적인 수요와 공급은 어느 것이나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 유래

된 우연적인 충격(random shock)에도 취약하기 때문이다(Mills et

al., 2003).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노동력의 사용에서 유

연성의 확보와 더불어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에 속한다. 특히 린 생산방식(lean production system)에서

이러한 생산의 안정성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Waddington, 1999).

정부로서는 일방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정치적인 비용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위상이 약할 경우

Ⅱ. 세계화와 노사관계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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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통한 변화’는 변화의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

어 이탈리아에서 1 9 8 7년 사회적 합의가 부활할 수 있었던 이면에

는 1 9 9 2년 정치적인 부패에 대한 이른바 마니 풀리테( M a n i

P u l i t e：깨끗한 손) 운동으로 전후의 지배적인 정당들이었던 기민

당과 사회당이 해산되고 새로운 관료정부(technocrat) 정부가 들어

선 데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역시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의 약화를 경험

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관철

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유럽에서 대부

분의 노동조합들은 조직률의 감소와 더불어 단체교섭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조의 생존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Visser, 2001).7 )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노동조합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의 요구만을 주장할 경우 그

결과는 노조배제적인 정책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친노조적인 정당보다 보수적인 정

당이 집권할 경우 더욱 증폭된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7)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과정에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취약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전

반적인 규제완화의 움직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정성(비정규직 및

실업)의 증대, 자본의 유동성 강화에 따른 교섭력의 약화, 민영화의 진전 및 단

체교섭구조의 분권화, 그리고 조직률의 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세계화의 과

정에서 생산입지는 노동과 자본의 최적 조합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생산은 더욱

분절화( f r a g m e n t e d )된다. 생산이 분절됨에 따라 높은 기술과 생산성을 지닌 노동

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과 생산성을 지닌 노동자들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즉 노동조합의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경쟁력이 주요한 의제로 등

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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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른바 유럽각국이 전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포라티즘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8 ) 최근 이탈

리아의 경우에서 보이듯 문제는 집중화된 조직이 아니라 상하조직

수준 간의 상호결합에 바탕을 둔 노동조직(articulated organiza-

t i o n：Crouch, 1993), 즉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주의가 오히려 코포

라티즘을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B a c c a r o ,

2 0 0 0；윤진호, 2001 참조). 다시 말해 상층단위에서 결정된 표준화

된 규정과 가치를 하향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조직의 일관성과 합의

이행( c o m p l i a n c e )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조율된 다양

성’(coordinated diversity；Hyman, 1999)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

는 것을 말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 대화의 부활을 이처럼 기능적으로 접

근하는 것은 커다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 사회적 대화가 시

대상황에서 갖는 독특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대화가 세

계화의 과정에서 갖는 첫 번째의 의미는 세계화의 과정에 따른 이

익갈등을 조율시킬 수 있는 대화마당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리

하여‘협의에 의한 적응’(negotiated adaptation)을 통해 세계화의

연착륙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대화는 시장

주도적인 시스템의 대안이자 계승자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E l g a r

et al., 1999).

둘째,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이익집단간의 신뢰를 증가시킨다.

8) 이를 Schmitter and Grote(1997)는‘코포라티즘의시지프스’(corporatist Sisyphus)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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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 h m i t t e r ( 1 9 7 9 )는 노조나 사용자 단체와 같은 조직된 이익집단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경우“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고”, “상대방의 능력( c a p a b i l i t i e s )에 대해 더욱 존중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다시 그들이“서로에 대한 헌신을 신뢰하게 만든다”.

신뢰는 장기전망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단기

적인 양보를 수용하게끔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왜냐하면 상

대방이 그들의 일시적인 약점을 활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신뢰와 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

가능성은 작은 단계에서부터 개혁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을 돕는다

(Visser, 1999：87). 그리하여 사회적 합의는 전반적인 노사안정에

기여한다. 정책의 결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이해의 공유와 조직된

행위자들간의 상호의존성의 증대, 그리고 문제해결식 접근은 결과

적으로‘마지막 수단’(the last resort)으로서 단체행동에 대한 의존

을 줄이는 것이다.9 )

셋째로 사회적 대화는 분배적 갈등을 조정( c o o r d i n a t i o n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이 결

정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사회적 임금’

(social wage)이 정부의 경제사회정책과 연관되어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의 사회적 합의과

9) 사회적 파트너십이 노사분규를 줄이는 개연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산업평화와 동의어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것은 노사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이해대표성

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적인 적응( a c c o m m o d a -

t i o n )은 작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제공한다(Ferner and Hyman,

1 9 9 8：x v - x v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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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경제위기의 극복과 더불어 사회통합이 주요한 아젠다로 등

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의미한다.1 0 ) 다시 말해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본간의 계급타협(class compromise)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

과 더불어 사회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동태적인 가치규범인 것이다

(이병훈, 2003). 넷째로 사회적 대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참여 민주

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노동규제의 한 형태로서

신자유주의는 익명의 시장의 힘을 통해 노사관계를 탈정치화시키

려는 시도(Elger, 1999；Fairbrother et al., 2000)이자노동을 배제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할 경

우 이는 정치적 교환과정(political exchange)으로부터 조직된 노동

의 실질적인 배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의 복원은‘중층적 교섭구조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즉 전국차원에서의 사

회적 대화와 산업별 및 기업별 교섭으로 이어지는 중층적인 교섭

채널의 구축은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섭이 병존하면서 상호 조율

이 이루어지는‘조정된 분권화’(coordinated decentralization) 또는

‘집중화된 분권화’(centralized decentralization)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① 세계화의 결과는 결정주의

적이거나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규제된 세계화’로서 주

체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으며, ② 이 과정에서 사회

10)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Visser et al., 1997을 참조. 그리고 이탈리아에 대해

서는 Baccaro, 200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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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간의 역학관계, 특히 규제기관으로서 국가의 역할과 더불어

핵심적인 사회세력으로서 노동조합의 전략이 결정적이며, ③ 다국

적 기업의 진출은 노동이외의 요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다른

조건이 같다면’노동 역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검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 노동관련 문제의 해결을 통해 세계

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아일랜드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I I.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노사관계

1. ‘켈틱 호랑이’

1 9 8 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변방의 가장 못사는 농업국가가

아일랜드였다. 19세기의 감자기근과 이로부터 촉발된 이민행렬, 그

리고 이러한 현상을 아일랜드의 안개만큼이나 음울하게 표현한 문

학의 나라가 아일랜드의 이미지이기도 하였다. 더욱이 북아일랜드

(이는 영국이다)에서 대를 이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분쟁은 아일랜

드의 이미지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어왔다. 그러나 이러한‘유럽의

지진아’(European laggard)는 지난 2 0여년의 용틀임을 거쳐 이른

바‘켈틱 호랑이’(Celtic Tiger)로 거듭났다.

아일랜드의 변신은 우선 경제성장률에서 나타났다. 1970년대에

연평균 4 . 9 %를 기록하였던 아일랜드 경제는 1 9 8 0년대 전반엔

2 . 7 %로 떨어지고 급기야 1 9 8 6년에는 마이너스 0.4% 성장을 기록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협약을 체결한 1 9 8 0년대 후반부터 경제는

성장을 거듭하여 1 9 9 5 ~ 2 0 0 2년까지는 연평균 8 . 8 %의 성장률을 보

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유럽( E U )의 평균 성장률 2 . 5 %를 세

배 이상 웃도는 것이었다. 국가경제의 눈부신 발전은 국민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최근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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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3만 3 , 7 1 6달러, 2002년) 영국( 2만 4 , 0 2 7달러)이나 프랑스( 2만

4 , 1 9 1달러), 독일( 2만 5 , 3 8 5달러)을 능가하고 있다.1 1 )

아일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다른 한편 고용의 증가로 나타

났다. 1987년 1 6 . 8 %로 아일랜드는 유럽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였

다. 그러나 아일랜드는 1 9 9 0 ~ 2 0 0 0년대에 연평균 3 . 8 %의 고용증가

율(EU 평균 0 . 5 % )을 보여 2 0 0 1년의 실업률을 3 . 9 %로 끌어내렸다.

2 0 0 2년에 들어 고용증가율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4 . 2 %로 얼마간

증가하였지만 유럽( E U )의 평균 실업률이 8 . 0 %에 이른다는 사실

을 감안하면 고용상황은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OECD, 2003a). 고

용의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도 1 9 9 0년의 6 0 . 1 %에서 2 0 0 2년

에는 6 7 . 9 % (남성 78.8%, 여성 5 7 . 3 % )로 증가하여 EU 평균인

6 9 . 8 %에 육박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은 외자의 유치와 더불어 이를 가능케

자료：OECD Economic Outlook 2003.
자주：* 1999~2001.

<표 Ⅲ- 1 > 실질 GDP 및 고용의 성장( 1 9 7 0 ~ 2 0 0 2 )

단위：%

1 9 7 0 ~ 7 91 9 8 0 ~ 8 5 1 9 8 6 ~ 8 8 1 9 8 9 ~ 9 1 1 9 9 2 ~ 9 4 1 9 9 5 ~ 9 8 1 9 9 9 ~ 2 0 0 2

실질

G D P

아일랜드 4 . 9 2 . 7 3 . 2 5 . 2 4 . 5 9 . 4 8 . 3

E U 3 . 2 2 . 3 3 . 3 2 . 7 1 . 1 2 . 4 2 . 2 *

고용

증가율

아일랜드 0 . 7 - 1 . 0 0 . 3 1 . 3 1 . 8 4 . 5 2 . 3 *

E U 0 . 2 - 0 . 2 1 . 2 1 . 1 - 1 . 2 0 . 6 1 .3

11) 아일랜드는 1 9 8 8년에 GDP 1만 달러를 달성한 이래 8년 만인 1 9 9 6년에 2만 달

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1 9 8 6 ~ 9 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

은 달성기간에 속한다.



한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먼저 1 9 8 7년 이래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은 완만한 임금인상과 노사안정을 가져

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자의 유치는 무엇보다도

수출의 증가로 나타났다. 1985년에는 1억 6 , 4 0 0만 달러에 불과하였

던 외자유입이 2 0 0 0년에는 2 4 1억 달러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1 0 0억 달러에서 7 6 0억 달러로 늘었다.

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의 두드러진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그늘 역시 깊었다. 아일랜드 경제의 성장은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

는 하나의 환상일 뿐이며 경제수치들 역시 몇 개 산업부문에 집중

된 소수 핵심기업의 수출에 의존함으로써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일랜드의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아젠다에 지배됨으로써 노

동소득 분배율의 저하와 임금격차의 확대, 비정규직의 증가, 그리

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O’Hearn, 2000).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은 다국적 기업의 이윤확대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2. 노사관계 개황

노사관계 측면에서 아일랜드는 앵글로 색슨의 다원주의 모델로

유형화된다(비써, 1996). 이는 파편화된 이해관계, 통합적 조정의

부재,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분쟁률을 특징으로 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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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노조 조직률은 1 9 8 5년의 6 1 . 3 %에서 1 9 9 9년에는 4 4 . 5 %

로 줄었다( D’Art et al., 2003). 노조 조직률의 감소는 여타 유럽나

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에서 서비스부문의 증대, 비정규노동자의 성

장, 노조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경직된 태도 등의 요인이 작용

하였다고 지적된다(EIRO, 2003a).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규모는

다른 유럽나라들과는 달리 같은 기간 동안 5 1만 6 , 0 0 0명에서 5 6만

2 , 0 0 0명으로 약 9% 증가하였다. 이는 아일랜드 경제가 1 9 9 0년대

이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면서 고용규모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

문이다.

노동조합 전국조직으로서는 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 I r i s h

Congress of Trade Unions：I C T U )가 있다. 2001년 현재 I C T U는 6 4

개 노조, 약 7 6만명을 조직하고 있다(북아일랜드 포함). ICTU는

아일랜드뿐 아니라 북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정상조직이며 북아일

랜드에는 독자적인 위원회가 존재한다. ICTU에 따르면 4 8개 노조,

5 4만 4 , 0 0 0명은 아일랜드에, 그리고 3 6개 노조, 21만 5 , 0 0 0명은 북아

일랜드에 있다. 여성조합원은 전체의 4 4 %를 차지한다( I C T U

webpage). ICTU에 가맹한 최대의 노조는 사실상 전업종을 포괄하

는 서비스·제조업·전문기술노조(Services, Industrial, Professional

and Technical Union：S I P T U )이며 1 9 9 9년말 현재 조합원은 2 2만

8 , 0 0 0명에 이른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영국과 유사하여 지부조

직(local branches) 및 현장위원(shop stewards)이 존재한다.

한편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으나 부문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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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사용자들은 아일

랜드 경영 및 사용자 총연맹(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 o n f e d e r a t i o n：I B E C )을 조직하고 있다. IBEC는 민간 및 공공부문

의 3 , 7 0 0여개 회사 종업원 3 0만명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의 단체교섭은 노사간 자발적인, 동시에 회사차원

<표 Ⅲ- 2 > 노동조합 조직현황( 1 9 8 0 ~ 9 9 )

자료：Labour Relations Commission(LRC), 단조직률은 D’Art et al., 2003.

노 조 수 조합원수 조 직 률( % )

1 9 8 0 8 6 499,744 6 1 . 9 3

1 9 8 1 8 6 552,041 

1 9 8 2 8 3 546,668 

1 9 8 3 8 0 546,512 

1 9 8 4 7 8 520,943 

1 9 8 5 7 7 516,019 6 1 . 3 1

1 9 8 6 7 7 517,327 

1 9 8 7 7 6 483,889 

1 9 8 8 7 4 483,515 

1 9 8 9 6 8 486,966 

1 9 9 0 6 7 482,990 5 7 . 1 0

1 9 9 1 6 2 474,019 

1 9 9 2 5 9 477,369 

1 9 9 3 5 9 487,816 

1 9 9 4 5 6 499,727 

1 9 9 5 5 6 518,708 5 3 . 0 7

1 9 9 6 5 6 539,130 

1 9 9 7 5 5 538,433 

1 9 9 8 4 7 545,324 

1 9 9 9 4 6 561,793 4 4 . 50



의 교섭이라는 앵글로색슨 모델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

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자동적으로 인정하

는 조항은 없다. 단체협약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구속력

을 갖지 않으며 그 이행여부는 노사양측의 선의와 헌신에 달려있

다. 단 노동법원(Labour Court)에 등록이 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들은 등록협약의 조건을 충족시

킬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의 확장조항도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중

앙조직의 조정기능도 제한적이다. 즉 노동조합은 고도로 파편화되

어 있으며 동시에 분권화되어 있다.

아일랜드에서 임금교섭은 전국수준(ICTU, 사용자 단체 및 정

부)에서 진행되며 부문수준에서 단체교섭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 이러한 전국교섭의 전통은 1 9 4 6년부터 1 9 8 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 9 8 2년 이래 이러한 전통은 사라졌다. 당시 집권한 중도우

파 정부는 노동조합이나 사용자단체와 그러한 교섭을 기피하였다.

대신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독자적인 교섭을

선호하였다. 또한 사용자들은 기업수준에서 교섭할 경우 노동비용

의 통제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1 9 8 2년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1 9 8 6년까지 전국교섭은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경기의 침체와 증가하는 실업

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은 기업의 지급능력을 상회하였으며 노

사분쟁 역시 급증하였다( O’Kelly, 2000：349). 제1차 사회적 협약

에 의해 임금교섭은 다시 전국교섭으로 환원되었다. 임금이나 근

로조건에 관한 교섭은 노사대표 사이의 전국교섭에서 이루어지며

3 0



정부는 사용자로서 토론에만 참가할 뿐이다. 특히 I C T U가 전국교

섭에 들어갈 경우 이는 특별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교

섭의 결과 역시 특별대의원대회의 안건이 된다. 대부분의 가맹노

조는 그들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대의원대회 이전에 조합원 투표

를 실시한다.

아일랜드의 정상조직은 가맹조직에 대해 축출의 위협을 제외하

고는 어떠한 공식적인 강제력도 갖고 있지 않다. 임금의 경우에도

전국수준에서 교섭된 임금가이드라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것이 회사차원의 단체협약에 포괄되어야 한다. ICTU는 회사별 협

약이 전국적인 가이드라인과 합치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Baccaro, 2003：690). 예를 들어 1 9 9 1 ~ 9 7년

동안 5 1 %의 작업장에서 임금은 전국협약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4 4 %는 협약수준을 능가하였으며 5 %는 협약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O’Riain, 2000：193). 즉 작업장 수준의 단체협약

이 전국수준의 사회적 협약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 수준에서는 조합원에

게 책임을 지는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 강력한 작업장 조직

(workplace representation structures)을 갖추고 사용자측과 단체교

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과 분권화된 교섭구조는 전통적으로 사

회적 협약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조항으로 알려져 왔다

(Schmitter, 1979；윤진호, 2001). 즉 이러한 조직구조에서는 전국

Ⅲ. 아일랜드의 경제성장과 노사관계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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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대한 하부단위에서의 순응( c o m p l i a n c e )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높은 조직률과 관료적으로

중앙집중화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

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속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 V. 아일랜드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전개

1. 사회적 파트너십의 형성

아일랜드에서 1 9 8 7년 사회적 협약이 부활하게 된 이면에는 1 9 8 0

년대 중반 아일랜드가 경험한 경제적 위기가 자리잡고 있다.1 2 ) 정

부부채가 G N P의 1 4 0 %에 달하는가 하면 낮아진 성장률은 초유의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소수정부인

Fianna Fail 정부는 야당의 지지하에 3자간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I C T U는 사회적 합의 형성에 우호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

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대처의 영국 사례를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B a c -

caro, 2003：692).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

해 Fianna Fail당에서 분리된 진보민주당(Progressive Democrats)이

총선에서 약진함에 따라 더욱 증대되었다. 한편 1 9 8 7년 재집권에

성공한 Fianna Fail 정부는 중도우파적인 소수파 여당으로서 보다

보수적인 진보민주당( P D s )과 연립정권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상황

에서 정부 역시 그들의 정책에 대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4.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합의의 전개 3 3

12)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될 때 비롯되는 경향을 가진

다. 이는 네덜란드나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Visser et al., 1997；

Baccaro, 2000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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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1 3 )

그 결과 1 9 8 7년, 3년간 유효한 최초의 협약인‘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P N R )이 합의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임금인상률을 연 2 %로 제한하는 대신 고용의 창출

과 세금의 감면,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초의 협약이 ICTU 가맹노조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루어진 것

은 아니었다. 공공부문 노조의 일부를 비롯하여 민간부문의 직업

별 노조는 자유로운 단체교섭을 주장하며 반대하였는가 하면 제3

의 노조인 연합운수일반노조(Amalgamated Transport and General

W o r k e r s’U n i o n：A T G W U )도 단호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

다. 결국 이 협약은 ICTU 특별대의원대회에서 181 대 1 1 4로 통과

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P N R의 경우에 그친 것은 아니었다. 이어

채택된‘경제와 사회진보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최근의‘지속가능

한 진보’에 이르기까지 I C T U에게 사회적 협약의 비준과정은 내부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내면적인 갈등과 긴장이 사회적 파트

너십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회적 협약의 이면에는 절차

적 민주주의를 통한 이견의 조정( c o o r d i n a t i o n )과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Baccaro, 2003：6 9 3 - 4 ) .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협의기구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코포라티

즘 학자들이 주장해온 것과는 달리 중앙집중적인 노동조합 조직과

친노동자적인 정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13)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합의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연합의 활동은 상

대적으로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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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익대표기구의 집

중도와는 무관하게 내부의 합의구축을 가능케 하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의 존재가 사회적 협약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말

해주는 것이다.1 4 ) 더욱이 친노동자 정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노조

에 대해 경직적인 정권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노조로 하여금 대화

를 선택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내부

의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 h o i c e：임

상훈, 2002)이 대화로 이끌었던 것이다.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은 사

회적 합의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코포라티즘적인 구조, 즉 중

앙집중화된 구조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이론적인 연관성에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Baccaro, 2003：7 0 0 ) .

1 9 8 7년의 PNR 이래 2 0 0 0년까지 매 3년마다 국가와 노사단체

사이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사회적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임금상승률의 완화 및 세금감면, 고용창출과 장기

실업의 해소, 그리고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해결 등이라

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 ~ 3차 사회협약은 위기극복, 성

장, 경쟁력 강화가 주된 관심사였고 9 0년대 후반의 4차협약(소득

2만 달러 도달) 이후는 분배와 사회적 형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Ⅳ- 1 >과 같다.

14) 이러한 현상은 아일랜드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관찰된다. Baccaro(2002)는

이를 전통적인 코포라티즘과 구분되는‘민주적인 코포라티즘’( d e m o c r a t i c

c o r p o r a t i s m )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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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 사회적 협약의 전개( 1 9 8 7 ~ 2 0 0 5 )

주：* NCP：National Centre for Partnership and Performance.

프로그램 유효기간 주요 내용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for National
R e c o v e r y：P N R )

1 9 8 7 ~ 1 9 9 0

- 임금인상의 완화 및 재정적인 보상

-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

- 공공서비스에 특별상여금 도입

- 사회복지 이전지출의 유지

- 공공지출 통제·임금인상의 자제

경제 및 사회적 진보를
위한 프로그램( P r o g r a m m e
for Economic and Social
P r o g r e s s：P E S P )

1 9 9 0 ~ 1 9 9 3

- 임금인상 완화( 3 % )와 재정 보상

-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

- G N P에 대비한 부채율 경감 목표

설정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Competitiveness and
W o r k：P C W )

1 9 9 4 ~ 1 9 9 6

- 임금인상 완화 및 재정적 보상

- 고용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사회통합과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십
2000(Partnership 2000 for
Inclusion, Employment an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Partnership 2000)

1 9 9 7 ~ 2 0 0 0

- 명백한 임금인상 완화/재정보상

- 사회적 파트너십에의 참여의 깊이와

폭 확대

- 전략적 목표로서 사회적 배제의

척결

- 기업수준으로 파트너십 확대

(NCP* 설립)

번영과 형평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
P P F )

2 0 0 0 ~ 2 0 0 3

- 임금인상 완화와 재정보상

- 공공부문의 임금 형평성

- 어린이 수당과 연금 및 기타 수당

인상

지속적인 진보
(Sustainable Progress)

2 0 0 3 ~ 2 0 0 5

- 임금인상 자제

- 주택보급의 확대 및 물가상승 억제

- 강제퇴직수당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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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협약기구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는

전국경제사회포럼(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N E S F )이

다. NESF는 1 9 9 3년 설립되었으며“주요한 경제 및 사회정책 이슈

에 관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기반 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1 9 9 8년 이래 N E S F는 남녀평등과 사회통

합에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ESF의 구성원으로서는

사회적 당사자로서 노·사·정외에도 정당 및 농민단체, 그리고 실

업자,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빈곤층을 대표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community and voluntary sector)들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N E S F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외에 4개 부문으로부터 파견된

대표로 구성된다. 즉 국회(정당대표), 사용자단체, 노동조합및 농업

조직, 시민조직,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독립적인 인사가 그

것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재정은 수상부

(Department of the Taoiseach)로부터출연금의 형태로 지원된다.

위원의 수는 정부에 따라 얼마간의 변화를 보이기는 하지만

2 0 0 2년의 경우 6 2명으로 부문별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다.

(i)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

(ii) 국회( 1 5명)

(iii) 사용자단체( 5명), 노동조합( 5명), 농업조직( 5명)1 5 )

15) 아이랜드에서 농업생산은 2 0 0 2년 현재 G D P의 3 . 0 %를 차지하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총고용인원 1 7 7만명의 6 . 4 %인 1 1만 4 , 0 0 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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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민사회단체1 6 )：여성( 3명), 실업자( 3명), 빈곤층( 3명), 청

년( 1명), 노인( 1명), 장애인( 1명), 환경( 1명), 기타( 2명)

(v) 정부：중앙정부( 5명), 지방정부( 5명), 독립인사( 5명)

N E S F는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본회의와 본회의의 정상적인 기

능과 효율성을 지원하는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그

리고 1 2명 미만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임시로 작업그룹들이 구성되기도 한다.

본회의는 경영위원회에 의해 제출된 제안을 바탕으로 작업 프로그

램의 초안을 논의하거나 또한 프로젝트팀이나 임시작업팀에서 작

성한 보고서를 처리한다. 본회의는 매년 4 ~ 6차례 개최된다. 한편

경영위원회는 NESF 의장과 각 부문에서 추천된 3명 등 총 1 3명

으로 구성된다. 경영위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이

는 프로젝트팀이나 임시 작업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협약의 이행, 특히 임금조건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2 0 0 0년 말에

는 전국협약이행기구(National Implementation Body：N I B )가 설치

되었다. NIB는 핵심정부부처(수상부)와 ICTU 및 I B E C의 지도자

로 구성된다. 또한 N E S F는 2 0 0 3년 1월 NAPS(National Action

Plan) 사회통합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는 사회파트너십 과정에 직

접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 참여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N E S F가 연 1회 소집한다.

전국경제사회협의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6) 아일랜드에서는 전체 국민의 6 5 %가 시민사회단체에 참가하고 있다. 유럽 3 2개

국 평균은 48%(NESF 언론보도자료, 2003년 1 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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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 S C )는 N E S F와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다. NESC는 1 9 7 3년 설립

되었으며 사회적인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서 정부에 대해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갖는다. NESC는 N E S F와 마찬

가지로 노동조합( 5명), 기업 및 사용자 조직( 5명), 농업조직( 5명) ,

시민사회(community and voluntary) 부문( 5명) 및 정부대표( 1 0명)

로 구성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NESC와 N E S F는 동일한 부

의장을 가지며 위원들도 상당부분이 중복된다. 또한 수상부와

NESC 그리고 NESF 사이에는 연락위원회(liaison committee)가있

어 두 조직간의 조정과 보완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B a c c a r o ( 2 0 0 3：6 8 7 )에 따르면 아일랜

드의 경제정책에서 중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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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회적 파트너십의 경제적 효과

1. 사회적 파트너십의 경제적 효과

아일랜드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한 동력으로서 사회적 협약

기구가 존재하였음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다. 물론 아일랜드

경제성장의 요인을 사회적 대화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예

를 들어 아일랜드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요소로서 F i t z P a t r i c k

등( 2 0 0 1 )은 ① 재정 및 경제정책에 대한 합의의 형성, ②유럽연

합( E U )에의 가입, ③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동원한 외자의 유치,

④젊고 유능한 노동력의 확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트

너십이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지원하였으며 경제정

책에서 합의와 안정성을 낳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 O’Donell et al., 2000：2 4 1 ) .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효과는 무엇

보다도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 기여함으로써 외자주도적인 경제성

장 전략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아일랜드에서 외자의 유입

현황을 보면 1 9 9 0 ~ 9 5년 사이에 연평균 1 1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

자유입이 1 9 9 8년에는 1 0 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 0 0 0년에는 2 4 1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유입 F 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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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0년의 경우 1 0 7 . 1 %를 차지할 만큼 아일랜

드 경제에서 외자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 <표 Ⅴ-1> 참조). 현재

아일랜드에는 1 , 5 0 0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있으며 주된

진출분야는 전자 및 컴퓨터, 제약, 의료, 그리고 화학부문이다. 아

일랜드에 대한 투자국으로서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고용의 측면에서 1 9 9 8년 현재 외국인 자회사에 고용된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은 3 6 . 8 %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UNCTAD, 2002：16). 제조업 판매에서 외국인 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7 4 . 9 % ( 1 9 9 8년)이며 부가가치에서는 4 0 . 2 % ( 1 9 9 9년) ,

그리고 수출에서는 거의 9 0 % ( 1 9 9 9년)를 차지한다.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5 . 6 % ( 1 9 9 7년)이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

한 요인이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유럽진

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인 요인이나 영어사용권

으로서 미국자본과의 문화적 친화성을 갖추었다는 점, 그리고 양

<표 Ⅴ- 1 > 외자의 진출현황
단위：백만 달러, %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2.

1 9 9 0 ~ 9 5
(연평균)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1

FDI 유출입
FDI 유입 1,139 2,618 2,743 11,035 14,929 24,117 9,775 

FDI 유출 375 727 1,008 3,906 4,267 3,973 5 , 3 9 6

F D I가 총고정

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유입 F D I 1 2 . 8 1 9 . 2 1 7 . 0 5 8 . 4 6 7 . 0 1 0 7 . 1

유출 F D I 4 . 0 5 . 3 6 . 2 2 0 . 7 1 9 . 2 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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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풍부한 노동력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각종 제도적

지원과 통신 등 정비된 인프라의 존재 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

다. 특히 정부의 정책으로서 아일랜드는 산업개발청( I n d u s t r i a l

Development Authority of Ireland：I D A )을 설립하여 외자유치를

주관한다. IDA는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걸쳐 정보의 제공, 자문 및 지원기능

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유무역지대의 설

치(Shannon Free Trade Zone)나 법인세의 감면1 7 ), 현금보조금

(cash grant)의 지원 등도 외자의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Harrod et al., 2002).

아일랜드에서 외자의 유입을 촉진한 또다른 이유는 노동측의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1 9 8 7년 이래 사회적 합

의를 통한 임금인상의 자제(wage moderation)와 노사안정은 아일

랜드를 유럽진출의 관문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실제로 아일랜드에서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2 0 0 1년 현재

1 3 . 2 8달러로 미국( 2 0 . 3 2달러), 일본( 1 9 . 5 9달러)은 물론 영국( 1 6 . 1 4달

러), 독일( 2 2 . 8 6달러), 프랑스( 1 5 . 8 8달러)나 네덜란드( 1 9 . 2 9달러)보

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C S O에서 재인용) .1 8 ) 그리고 1 9 9 5 ~ 2 0 0 1년 사이에 단위노동비용은

17) 아일랜드에서 일반적인 법인세는 2 8 %이나 외국인 회사는 2 0 0 2년까지는 1 0 % ,

그 이후는 1 2 . 5 %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법인

세의 감면뿐 아니라 지방재산세를 1 0년간 면제한다. 

18) 아일랜드에서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 9 9 9년의 1 3 . 6 1달러에서

2 0 0 1년에는 1 3 . 2 8달러로 절대적으로 하락하였다(CS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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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락하여 경쟁국에 비해 커다란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Ⅴ-2> 참조). 아일랜드에서 이처럼 낮은 임금은 대부분 1 9 8 7년의

PNR 이래 정부와 노사간에 추진된 연속적인 사회협약의 탓이라

고 할 수 있다. 연속적인 협약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세금감면을 받

으면서 임금인상률을 수용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더불어 가처분소

득의 증가를 실현하였다.1 9 )

다른 한편 사회적 대화는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 노사분규는 9 0년대 초반보다는 9 0년대 후반에 들

19) 실제로 임금인상의 자제는 세 가지 경로를 거쳐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첫째는

기업의 이윤가능성( p r o f i t a b i l i t y )을 높임으로써 고용창출의 필요조건인 투자마인

드를 형성한다. 둘째, 국제시장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이

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의 투자를 높이며 동시에 외자유치의 기반이 된다.

<표 Ⅴ- 2 >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하는 실질노동비용 증가분(주요국 비교)

단위：% 변화

자료：OECD Employment Outlook 2003: 6 1 .

1 9 7 0년대 1 9 8 0년대 1 9 9 0 ~ 9 5 1 9 9 5 ~ 2 0 0 1

덴 마 크 - - -1.5 -0.4 

프 랑 스 0.6 -1.5 -1.0 -0.2 

독덜란일 0.4 -1.1 1.8 -1.0 

네덜란드 0.9 -1.8 -0.6 -0.1 

영덜란국 0.4 0.1 -2.0 0.7 

이탈리아 0.7 -0.4 -2.2 -0.9 

아일랜드 0.0 -2.3 -0.9 -2.7 

일덜란본 0.4 -1.4 -0.5 -0.8 

미덜란국 0.0 -0.5 -0.5 -0.3 

한덜란국 2.0 -0.5 -2.4 -3.4 

O E C D 0.0 -1.7 -1.0 - 0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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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히려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 9 9 9년에는 임금인

상을 둘러싼 간호사의 파업으로 인해 노동손실일수가 1 9 9 0년 이래

처음으로 2 0만일을 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노사분규를 시계열

로 살펴보면 1 9 7 0년대에는 연평균 5 8만일, 그리고 1 9 8 0년대에는 연

평균 3 2만일에 이르던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가 1 9 8 7년에는

3 0만일 이하로 줄어들었다. 1990년대에도 1 9 9 0년과 1 9 9 9년을 제외

하고는 노동손실일수가 2 0만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Ⅴ-

1> 참조). 이러한 파업의 감소는 노사관계의 안정은 물론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다

른 나라와 비교할 때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1 , 0 0 0명당 노동손실일

수는 아직도 높은 편이다.2 0 )

20) 이를 노동자 1 , 0 0 0명당 노동손실일수를 통해 비교하면 1 9 9 8 ~ 2 0 0 1년간 아일랜드

는 E U국가와 노르웨이 및 동구 3국 등 총 1 9개국 중 8 2 . 6일로 덴마크( 4 6 1 . 7일) ,

스페인( 1 7 3 . 1일), 그리고 노르웨이( 9 4 . 8일)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 8개국 평균인 6 0 . 6일보다 현격히 높다(EIRO, 2003b).

<그림 Ⅴ- 1 > 아일랜드에서의 노사분규 추이(노동손실일수)

단위：일

자료：Labor Relations Commission(LRC).

1 9 7 0 s 1 9 8 0 s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6 0 0 , 0 0 0

5 0 0 , 0 0 0

4 0 0 , 0 0 0

3 0 0 , 0 0 0

2 0 0 , 0 0 0

1 0 0 , 0 0 0

0

5 8 3 , 9 7 8

3 1 7 , 0 7 8

6 1 , 3 1 2
2 5 , 5 5 0

1 3 0 , 3 0 0 1 1 4 , 5 8 4
7 4 , 5 0 8

3 7 , 3 7 4

2 1 5 , 5 8 7

9 7 , 0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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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취약성과 사회통합

아일랜드의 급속한 성장은 사회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내고 심화시켰다. 즉 지난 1 0여년간 아일랜드의 두드러진 경제

성장은 외국인 자본과 경제적 자유주의(규제완화, 자유무역 및 외

자에 대한 개방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 O’Hearn, 2000).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하부차

원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미정착,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

률, 특히 다국적기업에서의 노조 인정률의 저하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세계화가 신자유주의 아젠다에 지배됨으로써 사회적 양극

화를 심화시켰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동소득 분배율의 저하와 비

정규직 노동자의 증대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G D P

에 대한 임금의 비율은 1 9 8 7 ~ 2 0 0 0년 사이에 7 1 %에서 5 6 . 9 %로 감

소하였다(Baccaro, 2003：702). 이는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낮

은 세금과 더불어 완만한 임금인상을 제공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

다.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외국자본의 높은 자본수익률과 이윤의

본국송금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외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미국자본의 경우 1 9 9 5 ~ 2 0 0 2년 사이에 아일랜드에서의 수익률

은 2 0 . 1 %로서 같은 기간 동안 2위의 네덜란드( 1 4 . 6 % )는 물론 독

일(8.7%), 영국( 7 . 6 % )에서의 자본수익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IDA, 2003).2 1 )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소비와 투자로부터 이윤으

21) 이에 비해 국내자본의 자본수익률은 3 ~ 5 %에 지나지 않는다( O’H e a r n：7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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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GDP와 G N P의 격차가 2 0 %

를 넘는 데에서도 드러나듯2 2 ) 특히 외국 자본가들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임금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이윤소득을 향유한 것이

다( O’Hearn, 2 0 0 0 : 7 8 ).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아젠다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즉

고용의 질의 저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1 9 9 4 ~

2 0 0 0년 사이에 정규직은 연평균 4.2% 증가한 데 비해 시간제 노동

자는 12.6% 증가하여(NSEC, 2003:14) 2001년의 경우 시간제 노동

자는 전체고용의 18.4%, 임시직 노동자는 4 . 7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OECD, 2003b). 더욱이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다

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국적 기업이 노동조합의

약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반영한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다.

<표 Ⅴ- 3 > 시간제 및 임시직 노동자 비교( 2 0 0 1 )

단위：%

자료：OECD Employment Outlook 2003.
자주：시간제 노동자는 주당 3 0시간 미만 근무자.

덴마크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일 본 영 국 이탈리아 미 국 아일랜드

시간제 14.5 13.8 17.6 33.0 24.9 23.0 12.2 13.0 18.4 

임시직 9.4 14.9 12.7 14.3 12.8 6.7 9.5 4.0 4 . 7

22) 예를 들어 2 0 0 2년의 경우 G N P ( 1 , 0 3 4억 유로)는 G D P ( 1 , 2 9 3억 유로)의 7 7 . 6 %에

불과하다. 1995년의 G N P / G D P는 8 8 . 7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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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국수준의 파트너십이 지역이나 회사수준의 파트너십과

연결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하부수준에서 파트너십의 미형

성은 사용자의 적대감 증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조

조직률의 감소로 귀결되고 있다. 1990년에서 2 0 0 0년 사이에 노조

조직원은 14% 증가하였지만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22~23% 수준

에 머물고 있다(EIRO, 2003a). 노조의 조직률이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노동조합 성장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 불리는 노조인정이

줄어든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표 Ⅴ- 4 >에서 보듯이 1 9 9 0 ~ 9 9년간

아일랜드에서의 노조인정률은 2 1 %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서는 노조 인정률은 전무한 실정이다. 즉 작업장에

서 파트너십의 미형성은 노조의 약화 특히 노조의 불인정

( d e r e c o g n i t i o n )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친노조에서 중립적으로 전환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rt et al., 2003).

<표 Ⅴ- 4 > 기업의 설립연도와 노조인정률의 추이
단위：%

자료：Cranefield European HRM Survey, 1999, Turner et al., 2003에서재인용.

1 9 6 0년
이전 1 9 6 0 ~ 6 9 1 9 7 0 ~ 7 9 1 9 8 0 ~ 8 9 1 9 9 0 ~ 9 9

노조인정률 71 77 61 39 21 

아일랜드 국내기업 70 62 51 36 37 

미국다국적 기업 83 91 67 25 0 

노조인정률 49 35 32 28 51 

영일랜국 국내기업 48 26 27 25 55 

미국다국적 기업 46 46 33 3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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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지난 1 5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social vulnerabilities)을노정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NESC, 203：130). 즉 아일랜드는‘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실패’(Kirby, 2002)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K i r b y ( 2 0 0 2 )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아일랜드의 산업화가 외자에

지나치게 종속된 결과이며 사회적 파트너십 역시 사회적인 집단들

이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메커니즘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회적 실패에 대한 합의는 정부를 비롯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사회적 협약과정

에서 사회적 통합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인식

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노동조합 인정조치의 부분적

인 도입, 어린이 수당의 증액,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 그

리고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사

회적 통합에 대한 관심은 특히 제4차 협약인‘사회통합과 고용 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십 2 0 0 0’( 1 9 9 7 ~ 2 0 0 0 )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파트너십 2 0 0 0’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용창출

과 더불어 성장의 과실이 보다 균등하게 배분되는 통합적인 사회

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협의과정에서부터 전국실업

자 조직이나 빈곤퇴치회의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시켰다. 또

한 내용에서는 소득세의 감면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한 4억 아이

리시 파운드( I E P )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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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조치는‘파트너십 2 0 0 0’을 이은‘번영과 형평

을 위한 프로그램’( P P F：2 0 0 0 - 2 0 0 3 )에서도 이어졌다. PPF는 급속

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주택, 교통, 통신, 전력과 같은 인프

라의 부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PPF는 다음과 같은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생활수준 향상과 작업장 환경 개선

② 번영과 경제적 통합

③ 사회적 통합과 형평

④ 연속적인 변화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

⑤ 파트너십의 재생

이러한 점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모델은 한편으로는 신자

유주의 모델의 도입경로를 이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적

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성을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2 3 ) 이러한 현상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국은 낮은 임금과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의 약화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

쟁, 즉‘아래를 향한 경쟁’(the race to the bottom)을 벌인다는 사

실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아일랜드는 한편으로는

23) 이러한 점들로 인해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은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사회적 코

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이나 영국 스타일의 자유방임( l a i s s e z - f a i r e )과 구분

되는‘경쟁적인 코포라티즘’(competitive corporatis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Regini 2000：2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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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같다면’(all else is same) 노동과 관련된 변수가 F D I

의 투자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C o o k e ,

2 0 0 3：69)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의 유치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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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I. 결론 및 함의

세계화를 맞이하여 아일랜드의 경험은 일방적인 규제완화와 사

회적 합의(Regini, 2000) 사이에서 후자를 선택한 본보기에 속한다.

더욱이 아일랜드는 대립적이고 분권화된 노사관계의 전통 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룩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세계화에 대

응함으로써 새로운 세계화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사회적 파트너십을 전통적인 전후의 네오 코포라티

즘( n e o - c o r p o r a t i s m )의 적용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는 첫

째, 아일랜드에서 나타난 현상은 전통적으로 성공적인 네오 코포

라티즘의 형성에 불가결하다고 인식되어온 구조적인 특성 - 중앙

집중적인 노조조직과 친노동자적인 정당의 존재 - 을 거의 드러내

지 않고 있다(Baccaro, 2003；NESC, 2003). 둘째, 네오 코포라티즘

이 임금인상의 자제와 노조활동의 제도적 보장을 주요한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의 대상으로 삼은 데 반해 아일랜드의 사

회적 협약은 광범위한 사회적인 이슈까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는 각 주체들이 스스로의 사회적인 비전을 실현시키기보다는 실용

주의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식 접근방식을 선호하였

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O’Donnell et al., 2003：250). 세 번째, 아일

랜드 모형은 그 구성 범위에서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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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경제 및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농업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이 참가하고 있다. 즉 전통

적으로 네오 코포라티즘의 특징이었던 특정한 집단에 대해 독점적

인 대표성을 부여하는 이른바‘사회적인 폐쇄’(social closure：O’

Donnell et al., 2000：2 5 1 )를 벗어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구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확대된 대표성은

좁은 의미의 노동문제를 벗어나 사회경제정책적인 의사결정까지

합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변화의 추구는 노조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중앙조정적 분권화’(Ferner et al., 1998)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

한다. 즉 기업별 차원의 교섭을 인정하되 중앙단위의 합의가 관철

되는 이러한 경험은 기업별로 분권화되어 있는 교섭체제를 장기적

으로 중층적 교섭체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전국교섭이 갖는 중

요성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즉 전국수준의 사회적 합의와 업종

산업수준의 산별교섭체제,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기업별 교섭체제

를 병행하면서 상호보완하고 조정하는 이른바‘집중화된 분권화’

(centralized decentralization, Traxler, 1998；박태주, 2002 참고)가가

능하여지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의 사회적 합의는 정부의

외자유치정책과 맞물려 아일랜드를 외자의 자석으로 만들었다. 이

를 통해 아일랜드는 1 9 8 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높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재정적자의 탈출 및 물가상승의 압박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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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이른바 켈틱 호랑이라 불릴 물질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러나 아일랜드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결

과도 동시에 낳았다. 다시 말해 아일랜드는‘경쟁적 코포라티즘’

방식을 취함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인정률의 저하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아일랜드의 사회협약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통합을 핵심적인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

에 대한 인식의 결과라 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2 4 ), 각종

복지수당의 증액, 주택공급의 확대, 그리고 물가안정 및 조세감면

을 통한 가처분소득의 증가 등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행위자들은 신자유주의 아젠다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을 지향하고 또한 이를 사회적 합의

를 통해 실현시켜 나감으로써 변화에 따른 저항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세계

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 대응방안으로서 민주주의와 참여의 중요

성을 일깨운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일랜드의 경험은 수동적으로 세계화의 압력에 대

응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해나가는 전략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즉 전자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방

어적 대응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과정에 적응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24) ‘지속적인 진보’협약에 따라 2 0 0 4년 2월부터 실시될 아일랜드의 최저임금은 7

유로로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에 이어 유럽 3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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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수렴한다기보다는 다양

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며 특히‘규제된 세계화’는 사회세력간의

조정 내지 합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역시 국가

규제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Standing, 1997) 세계화의 결과 역시

국민국가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

서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은 국민국가에서 세계화의 지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Ancelovici, 2000 참조). 우리가

세계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 역시“세계화가 몇

몇 국가를 잡아먹었으며 우리는 세계화의 뱃속에서 살고 있다”

(Barr, 2002)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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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C S O：Central Statistics Office of Ireland(아일랜드중앙통계청)

E U：European Union(유럽연합)

F D 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직접투자)

G D P：Gross Domestic Product(국내총생산)

G N P：Gross National Product(국민총생산)

IBEC Irish Business and Employers’C o n f e d e r a t i o n (아일랜드 경영 및 사

용자 총연합)

I C T U：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아일랜드노동조합회의)

I D A：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of Ireland(아일랜드산업개발청)

N E S C：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전국경제사회협의회) 

N E S F：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전국경제사회포럼)

O E C 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

력개발기구)

P 2 0 0 0：Partnership 2000 for Inclusion, Employment and Competitive-

n e s s (사회통합, 고용및 경쟁력을 위한 파트너십 2 0 0 0 )

P N R：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국가재건을위한 프로그램)

P P F：Programme for Prosperity and Fairness(번영과 형평을 위한 프로

그램)

U N C T A 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국제

연합 무역개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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